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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and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to respond to misinformation. At the level of external 

environment, the necessity of self-regulation to overcome partisanship and improvement of the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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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the press in the punitive damages claim system, but consensus was confirmed on the need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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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기사가 독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기자가 들은 

정보가 허위일 수도 있고, 기사 작성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으며, 편집 과정에서

도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 오보는 정확하지 않거나 완전하지 않는 정보에서 비롯되며(Losee, 

1997; Zhour & Zhang, 2007), 현혹하려는 의도에 의해 허위 정보(disinformation)가 될 

수도 있다(박아란, 2019; Ireton & Posetti, 2018).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오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바로잡기 더 힘들다. 소셜 미디어를 통

해 습득한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정확하지 않는 오정보(misinformation)나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다(Karlova & Fisher, 2013). 소셜 미디어에서 공인의 발언은 

인물의 무게나 관심도에 비례하여 빠르게 유포된다. 게재된 글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

하는 언론사가 늘어나고 있어 오보는 순식간에 확대 재생산된다(Silverman, 2007). 

2014년 한국 사회에서 세기의 오보로 평가받는 ‘세월호 전원구조’ 보도(정민경, 2021, 01, 

19) 이후에도 한국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내리는 시정 권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

년 총 1,034건에서 2019년 1,288건으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935건으로 다소 줄었다. 이중,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시정 권고는 2019년 1,101건(85.5%), 2020년 793건(84.8%)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신문이 양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매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오보가 증가했으며

(언중위, 2019),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조차 한국 언론은 ‘인포데믹’(infodemic) 상황의 주범을 

자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양영유, 2021). 국내 언론사 30곳이 제공한 코로나19 관련 기사 137

건 중 80% 이상(111건)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

성을 과장하는 허위정보가 많았다(성욱제·정은진, 2020). 이는 개인을 비방하거나 위험을 축소

하는 미국의 오보 행태와 다른 결과이다. 

오보가 증가할수록 언론 불신은 더욱 커진다. 일반인이 의도를 갖고 만든 허위 정보보다 언

론사의 오보로 인한 피해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Willnat et al., 2019). 언중위를 찾는 ‘언론피

해 상담 건수’는 2017년 2,965건에서 2019년 3,292건, 2020년 3,335건, 2021년 상반기 1988

건으로 증가 추세다. 시민들이 언론 보도에 적극 대응한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언론 스스로 오

보를 줄이기 위한 실체적 노력이 절실함을 방증한다. 2019년 실시된 언론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많은 현장 기자들도 오보 증가에 심각성을 공감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오보의 원인을 기자 자

신에서 찾으며, 해결 방안 역시 개인에서 출발하고자 했다. 하지만, 부실한 사실 확인은 속보 경

쟁에 의해 정보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노동 환경에 내몰린 탓도 있었다(한국언론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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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2019).

최근 미디어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2020년 9월 28일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 배상제에 언론을 포함해 전면 확대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정부

의 통제 기제로 작동돼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장영

수, 2020), 언론 보도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를 해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피해도 적

지 않은 만큼(한국언론중재위원회, 2020) 언론이 더 신중해짐으로써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심훈·김세은, 2020). 

오보의 원인과 대안을 조명하는 학문적 연구는 저널리즘 연구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

다. 오보가 증가함에도 언론이 누리는 언론 자유에 상응할 책임감이나 윤리 의식 부재를 우려하

거나(우병동, 1996; 정걸진, 1997), 언론사가 저널리즘의 공적 가치를 버리고, 수익 극대화에 

치중한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박기순, 1993). 언론사가 생산하는 오보 원인을 파악하는 연

구(김세은 외 2018; 김영욱 외, 2007; 이완수 외 2020; 임유진·김영욱, 2011)와 사후 정정 보

도로 언론 스스로 책임을 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축적되었다(김세은, 2005; 

김영욱·임유진, 2012). 해외에서도 소셜 미디어를 통한 오정보와 허위 정보의 유통이 심각해지

는 상황에서(Allcott & Gentzkow, 2017) 기사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기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렴되고 있다(Bardoel & d’Haenes, 2004; Gil de Ziniga 

& Hinsley, 2013; Lewandowsky et al., 2012; Tsfati et al., 2006; Willnat et al,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슈메이커와 리즈의 위계모형을 분석 틀로 삼아 현장 기자가 인식하는 

오보 방지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뉴스는 언론사 내외부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홍

주현·최선영, 2017), 정치·경제·사회적 이해관계가 개입해 결정되는 역동적 상호작용의 산물이

다(배정근, 2017). 위계 모형은 미디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자 개인, 미디어 관행, 

언론사 조직, 조직 외 차원, 그리고 이데올로기라는 5가지 차원에서 설명하는 분석 틀인데

(Reese & Shoemaker, 2016; Shoemaker & Reese, 1996), 본 연구에서는 기자 개인, 미

디어 관행과 조직, 그리고 조직 외 사회적 환경의 세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기성 

언론이 어이없는 허위 정보를 오보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 잡는 노력은 언론의 자율적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오보가 빈번한 현실에 대한 현장 기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심층 인터

뷰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대안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언론사가 오보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공기로서 미디어의 역할을 복원하

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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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1) 위계모형 관점의 미디어 영향 요인

오보가 발생하는 원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다. 기자 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언론사 조직의 내부적 문제나 관행, 그리고 조직 외부의 환경이나 사회기구 같은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작용하기 때문이다(Reese & Shoemaker, 2016). 슈메이커와 리즈의 위계모형

(hierachy of influences)은 이처럼 뉴스의 복잡한 제작과정을 분석하는 관점을 제공하는데, 

기자 개인 수준, 미디어 관행(routines), 조직 수준을 포함하여 미디어 외적 수준과 이데올로기 

등 거시적인 수준까지 포괄하여 미디어의 내용이 결정되는 과정을 설명한다(Reese & 

Schoemaker, 2016). 이 다섯 가지 수준은 개별적으로, 또는 여러 수준이 상호 결합하여 뉴스

에 영향을 준다.

기자 차원에서는 취재와 기사작성에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지, 언론사에 입사하여 어떤 교

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취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 등이 기사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패턴화된 습관을 일컫는 관행(routines)은 미디어 조직에도 깊게 구조화되어 규칙, 규

범, 그리고 절차로 작동한다(Reese & Buckalew, 1995). 미디어 관행에서는 일의 수행 과정

에서 받는 영향을 고려한다. 이 관행은 외부에서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으며 언론인들의 근무 

환경에서 오랜 기간 관찰될 수 있다(Reese & Shoemaker, 2016). 조직 차원에서는 미디어 관

행이 만들어지는 구조와 기자가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 조직이 구성원에게 강제하고 합

리화하고 추구하게 하는 조직의 목표나 정책을 고려한다. 미디어 관행과 조직 수준은 밀접하다. 

더불어 언론사도 복합적인 경제적 실체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언론사 조직을 중심으

로 할 때와 언론사가 속한 모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 층위가 달라질 수 있다(Reese & 

Shoemaker, 2016). 또한 미디어는 정부, 광고주, PR, 정보원, 이익 집단 등 다양한 사회 제도

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언론사도 더 큰 시스템의 이익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미디어가 사회와 맺은 구조화된 관계에서 의미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나타내는 이데올로

기를 고려한다(Schudson, 1989). 기사는 언론사의 경제적 이득 및 이데올로기 관점이 반영되

기도 하고, 권력 및 자본 관계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Reese & Shoemaker, 2016).  

  하지만, 위계모형은 각 차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특정 수준

이 거시적인 수준에 종속된다는 비판을 받는다(Keith, 2011). 뉴스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은  매우 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Hackett & Uzelman, 2003) 테러나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위계모형이 적용되기 어렵다(Renol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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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ett, 2003). 기성 언론의 관행이 바뀌고, 1인 미디어가 많아지는 등 언론사가 새로운 환경

에 대응하면서 수정된 위계모형을 바탕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김영욱 외, 2007; 배정근, 

2017; 홍주현·최선영, 2017; Keith, 2011). 본 연구에서도 위계모형을 활용하되, 기자 개인, 

관행과 조직 요인, 그리고 조직 외의 차원의 수정 모델을 토대로 오보를 방지하는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오보의 개념

오보는 정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며, 모호하다(Karlova & Lee, 2011). 오보는 초기 전파 

당시에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 거짓임이 드러날 때 오보로 간주된다(황

현정 외, 2020, 10쪽). 오보는 실수의 결과이기도, 의도한 결과이기도 하다. 오보의 속성에는 

은폐(concealment), 양의성(兩儀性, ambivalence). 왜곡(distortion), 허위(falsification)

가 포함된다(Zhour & Zhang, 2007). 

오보는 허위 정보(disinformation)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허위 정보는 ‘특정인이나 집단

이 의도적으로 해를 끼칠 목적으로 생산·게시·유포한 가짜 정보, 사실과 가짜가 혼합된 정보’를 

말한다(Karlova & Lee, 2011; Karlova & Fisher, 2013). 의도가 있는 만큼 허위정보는 사

회 혼란을 부추기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 요소이며(강주현, 2019), 사회 전체에 확증 

편향을 확산시킨다(정연우, 2020). 

오보는 잘못된 부분, 고의성,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켰는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다(임양준, 2007, 208쪽). 숫자, 이름, 날짜 등 사실의 기술이 잘못된 경우는 객관적 오

보로 분류한다. 허위 및 날조, 과장, 불공정, 해석상의 착오 등에 근거한 오보는 주관적 오보로 

분류한다(Singletary & Carrage, 1980). 맥락이나 관점을 담은 해석, 즉 주관적 오보 논란이 

많다(임양준, 2007). 주관적 오보는 가짜뉴스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내용만 아니라 형식까지도 

기만적”이라는 점에서 오보와 가짜뉴스는 다르다(황용석·권오성, 2017, 66쪽).

어떤 맥락이든 오보는 언론 신뢰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와 지식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친다. 오보에 노출된 수용자는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고, 자신과 사회 전체에 해가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잘못된 정보에 의한 의사결정은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Kuklinski et 

al., 2000). 더욱이 잘못된 정보는 사실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하는 경향이 있다

(Bebbington et al, 2017 ; Vosoughi et al, 2018). 오보로 인한 폐해는 한 사회의 전체 지

식체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며(Lewandowsky et al, 2017),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를 감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진실로 받아들여진 오보는 이후 수용자의 추론 과정이나 태도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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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황현정 외, 2020). 오보를 접한 수용자가 잘못된 추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높은 정보원을 통해 대안정보를 제공, 수용자의 회의주의 성향을 활성화해

야 한다. 오보를 접한 수용자의 태도를 정정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다.

3) 오보 원인에 대한 고찰 

(1) 기자 개인적 차원

① 부실한 사실 확인

모든 오보의 출발이자 가장 큰 원인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취재원으로부터 불확실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취재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불완전하게 해

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김영욱 외, 2007). 최근 언론사가 빠른 정보를 원하는 

독자들의 습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Zuniga & Hinsaley, 2013) 속보를 우선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오보가 증가하고 있다. 

균형과 공정을 앞세워 나열식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홍원식, 2018) 주관적 오보 논란이 일 

수 있다. ‘기사의 객관성’은 기자 자신의 주관성을 감추는 전략이 되기도 한다(이나연, 2018). 그

간 한국 언론은 뉴스를 상품화하면서 취재원의 발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객관주의 관점을 사용해 

왔는데(홍원식, 2018), 기자가 특정한 목적으로 이 방식을 빈번히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확인 못지않게 취재 및 기사 작성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취재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비도덕적인 방법을 취하는 등 취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김세은, 2006). 국내 언론은 취재 과정을 공개하지 않거나 기관을 사람인 듯 묘

사하는 의인화를 남발하며, 부정적 발언을 익명 정보원을 통해 인용한다는 비판을 받는다(정은

령, 2019). 

② 사회 책무를 담보한 기자 위상 하락

기자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Hayes et al., 2007). 기자들은 자유

와 자율성을 갖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공정성 기준을 지켜야 하고 사회의 여러 모습을 동등

하게 대변해야 한다(Reese, 2001). 전문직으로서 기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는 각 분

야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판단해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의미에서 인정받아왔다(권

태호, 2019).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책임감과 이를 통한 대중의 신뢰를 받아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IP:117.17.191.*** | Accessed 2021/09/28 14:42(KST)



오보 문제에 대한 기자 인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245

(이건혁 외, 2020; 허만섭·박재영, 2019). 일반 수용자들은 기자들이 사회적 질서와 기준을 준

수하고, 사회에 이익이 되는 역할과 윤리적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Reese, 2001). 기자에 

대한 수용자들의 신뢰는 이런 상호작용 속에 얽혀있는 정보를 규칙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Hayes et al., 2007; Merrill, 1987).

기자의 위상 하락이 오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은 기자 역할이 흔들리는 데서 기인

한다. 언론사가 “수익 창출에 급급한 나머지 언론의 공적 기능을 소홀히 하면서”(허만섭·박재영, 

2019, 275쪽), 기자들에게  많은 기사를 쓰도록 요구한다. 이미지 작업이나 사진 촬영 등 ‘멀티

플레이’형 노동도 요구받고 있다. 기자가 언론 전문직에서 임금 노동자의 신분으로 옮겨가고 있

다는 분석(박진우·송현주, 2012, 53쪽)은 이러한 맥락과 상통한다.

(2) 미디어 관행 및 조직 차원 

① 부실한 게이트키핑

게이트키핑은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중요도를 결정하고, 타당성

을 검토하는 행위(Reese, 2008; 이완수 외, 2020)로 기자의 기사작성과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준다(Shoemaker & Reese, 1991). 정치적 입장을 기반으로 한 프레임 경쟁 구도에서는 게이

트키핑이 뉴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사작성 과정에서 기자들이 인식하는 독립성과 자율성

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사 내용에 부정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다(강주현, 2019; 홍주현·최

선영, 2018). 

그럼에도 게이트키핑은 오보를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기사 표출 권한을 가진 데스크가 

기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기사의 논리적 맥락이나 허점 그리고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의 사

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김동원·김지연, 2017; 이완수 외, 2020). 하지만 취재원에 대한 

재확인 부족, 기사 검토 과정에서 기자와 논의 부족, 낙종을 막으려는 압력 등 게이트키핑이 제

대로 작동하지 않는 요인은 많다(홍유진, 2007). 속보 경쟁과 주 52시간제의 도입 이후 언론사

들의 게이트키핑은 부실해지고 있다(이완수 외, 2020). 게이트키핑이 편집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오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게이트키핑 시스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② 지속적인 윤리 교육의 부재

언론윤리는 언론인과 언론사가 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범이다. 놀랍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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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기자는 윤리적인 취재와 보도가 무엇인지 몰라 실천하지 못한다(김세은 외, 2018). 많은 

언론사가 윤리 강령을 갖추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며, 심지어 사내 윤리 강령을 모르는 기자도 많

다(김세은 외, 2018). 기성 언론은 공채로 입사한 기자와 수습 기간 없이 바로 투입되는 온라인 

뉴스 전담 기자의 교육 과정을 차별화한다. 닷컴 전문 미디어 소속 기자나 시민기자, 자유기고가 

역시 뉴스 의제를 선별하고 내용을 다루는데 전통 언론사 소속의 기자와 차이가 있다(홍주현·최

선영, 2017). 

이에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 기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강화나 조직 차원의 기

구 설립 등이 제안되었다. 윤리의식이 취재와 기사작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조건에 맞게 교

육을 시키고(김세은 외, 2018) 디지털 환경에 맞는 언론윤리 강령의 필요성도 제기됐다(김균·이

정훈, 2014).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와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이슈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인권 보호 문제를 담아야 한다는 견해다. 

③ 오보 발생 이후 미진한 사후처리

오보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잡는 것이 언론의 정도며, 윤리적 태도다(윤석민, 2020). 다수 언론

사는 정정 보도를 하기보다 ‘언론중재법’에 근거해 피해자가 요청할 때 대응한다. 적극적인 사과

나 유감 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한국 언론은 반론권은 수용하지만, 정정 보도 

행위는 ‘심각한 공신력의 실추’로 생각한다(임양준, 2007; 정은령, 2019). 오보 발생원인, 정정 

보도 게재 사유, 그리고 사과를 밝히는 비율이 10% 미만에 그친다(윤지희·이건호, 2011). 

언론사의 오보에 대한 사후처리가 미흡한 이유는 사후 책임을 엄격히 묻지 않기 때문이다.  

오보 발생 이후 언론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림으로써 책무성을 다해야 한다. ▶눈에 띄는 

정정 코너 운영 ▶편집장에서 편지와 공개 포럼 ▶즉각적인 피드백을 위한 온라인 게시판 온라인 

포털 운영 ▶정확성과 공정성에 대한 설문 조사 등이다(Bardoel & d'Haenens, 2004). 윤리

위원회 같은 별도 기구가 필요하며, 인사위원회에서 언론 윤리를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세은, 2005). 적극적인 사과나 유감 표시, 오류기사 게시 시점부터 정정기사 보도된 시점까

지 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 등도 제기됐다(임양준, 2007).

(3) 조직 외 사회 환경 차원

① 언론 조직의 정파성

한국 언론의 이념대립이나 정파성 우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언론의 정파성 강화는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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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을 의심받게 했고 언론 전체의 위기로 이어졌으며(남재일, 2020) 특정 정당 지지로 변질

되기도 한다(조박·최낙진, 2018). 

개별 미디어의 정파성은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지 않으며 소통이 불가능한 사회를 부추긴다

(임유진·김영욱, 2011). 이에 오보가 정파적 편향성의 결과물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이정훈·이

상기, 2016). 자본과 타협하거나 정권의 눈치를 보는 언론사의 현실, 반대로 무조건 비판에만 

앞장서는 경향도 오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임양준, 2007). 사실을 해석하는 틀인 프레임도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으나, 언론사가 프레임 국면을 주도할 수도 있다. 갈등 

사안을 다루는 언론이 그 본질을 왜곡함으로써 사실 전달이나 갈등 조정에 실패한 사례를 제시하

면서 “현실을 재구성하는 언론의 규범적 역할”에 편향성이 개입한 결과라고 비판했다(이상률·이

준웅, 2014, 3쪽).

② 포털과 소셜 미디어에 의존한 뉴스 유통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마감이 없는 뉴스 유통 환경은 언론사의 뉴스 제작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

꾸어 놓았다. 포털 중심으로 뉴스가 소비되면서 기성 언론은 클릭 가능성이 큰 기사를 베껴 쓰면

서 어뷰징, 단독, 속보 경쟁을 시작했고(박영흠, 2018), 온라인 뉴스팀을 만들거나 닷컴 관계사

를 만들면서 어뷰징에 경쟁적으로 나섰다(이정환, 2020, 19쪽). 정파성이 심할수록 높은 호응을 

받는 미디어 소비환경과 맞물려 정파성이 강화되고 있다(안민호, 2020, 69쪽).

이용자 간 사회적 관계 맺기를 통한 평판, 추천, 공유 등의 성격이 강한 소셜 미디어를 통

해 뉴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자(윤여광, 2017) 기존 언론도 유튜브를 자사 뉴스를 유통시키는 

채널이나 1차 정보 소스로 활용한다(디지털뉴스리포트, 2019). 문제는 유튜브가 허위정보, 가짜

뉴스 진원지 노릇을 한다는 점이다(양선희, 2020). 기성 언론이 유튜브에서 제기된 이슈를 제대

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하면서 디지털 플랫폼은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공간으로 변모되고 있다

(Chen et al., 2015). 언론사의 어뷰징 실태와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조영신 외, 2015), 실

제 언론사(주)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은 많지 않다.

③ 자율·타율 규제의 도입 

최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을 포함해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

안은 실제로 본 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3) 이 제도는 언론자유

3) 오보에 대한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시 언론사도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저지른 악의적 위법행위자’로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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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김상유, 2021; 장영수, 2020)과 실질적 피해 구제 방법과 언론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심훈·김세은, 2020; 이정구, 2020) 대립되고 있다. 언론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큰 제도에 동조하는 이유는 언론 불신이 그 같은 힘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

문이다(심훈·김세은, 2020). 자율규제 방안으로 언론의 자율규제 기관 필요성도 대안으로 제시

되었는데(문재완, 2006; 손태규, 2013), 언론인 단체가 윤리 규범을 적용해 자격심사를 하게 

되면 국가 권력에서 야기되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장철준, 2015).

3.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오보는 조직과 미디어 경쟁 환경, 사회체계가 총체적으로 작동하여 만들어진 결과물로, 기자는 

오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조직과 미디어 관행, 그리고 조직 외 사

회 환경 세 측면에서 슈메이커와 리즈가 제안한 위계모형을 토대로 오보 방지 대안에 대한 현장 

기자들의 인식을 살폈다. 먼저 기사작성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기자 차원에서 오보를 줄일 수 있

는 대안을 알아봤다.

연구문제 1. 기자들은 오보를 줄이기 위해 기자 개인 차원에서 어떠한 사전 대응 및 사후대처가 필

요하다고 인식하는가?

기사는 ‘데스크-편집국장-사주’로 이어지는 조직 내부의 권력층의 영향을 받으며 만들어진

다. 기사가 작성되는 방식이나 편집되는 과정을 포함한 조직 내 관행은 기사의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언론사가 기자들에게 요구하는 속보와 단독 경쟁 역시 언론사의 사익이 기자 작성 과정

에 개입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이다. 이에 미디어 관행과 조직 차원에서 오보를 줄이기 위한 대안

을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2. 기자들은 오보를 줄이기 위해 관행과 조직 차원에서 어떤 사전 대응 및 사후대처가 필

요하다고 인식하는가?

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이정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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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외의 미디어 환경이나 사회 체계도 언론 보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포털 중심으로 뉴

스 유통 구조가 고착화된 이래 비디오 공유 플랫폼을 통해 공인의 발언과 허위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오보를 줄이기 위해 조직 외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3. 기자들은 오보를 줄이기 위해 국내 미디어 환경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인

식하는가?

2) 연구방법

이상 제시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직 언론인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

다. 인터뷰 대상자는 눈덩이 표집방법을 사용하였고, 기자의 연차와 매체의 성격을 고려해 선정

했다. 5년 차 미만 4명, 5~10년 미만 3명, 10~15년 미만 3명, 15~20년 미만 2명, 20년 이

상으로 보직 데스크와 데스킹과 인터넷 표출 권한을 가진 부장급 기자 3명을 선정했다. 매체별로

는 뉴스통신 1명, 방송사 3명, 종합일간지 3명, 종합일간 자매주간지 1명, 인터넷 매체의 다수를 

점하는 종합경제지 5명과 인터넷 전문지(종합일간지 닷컴 자회사·인터넷 경제지) 2명을 포함했

다. 성별로는 남성 기자 8명, 여성 기자 7명이다. 일대일 인터뷰와 화상 인터뷰를 병행했으며,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약 두 달간에 걸쳐 

진행했다.

Division Experience Gender Organization

A 22 m General Daily Newspaper

B 23 m Internet economic newspaper

C 15 m Comprehensive Economic Daily

D 11 w Comprehensive Economic Daily

E 10 m Comprehensive Economic Daily

F 7 w Comprehensive Economic Daily

G 1.7 w Internet newspapers of general daily newspapers

H 0.7 w Comprehensive Economic Daily

I 21 m Broadcaster

J 3 m News agency

K 5 m Broadcaster

L 18 m Broadcaster

M 4 w General Daily Newspaper

N 11 w General Daily Newspaper

O 7 w Weekly Newspaper

Table 1. Interviewe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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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상자에게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한 오보 원인과 함께 대안을 묻는 서면 질의서를 

사전에 제공했다. 인터뷰 종료 후에도 필요할 경우 추가 답변을 받아 보완하였다. 인터뷰 항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행한 2019년도 기자 인식 조사와 오보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도출

했다. 기자 차원에서는 ①충실한 기사작성 노력 ②전문직으로서 기자 위상 제고에 대한 대안을 

물었다. 언론사 조직 차원에서는 ①온라인 뉴스 소비 시스템 ②지속적인 윤리의식 교육 ③다양한 

기사 형식과 평가 체제 도입 ④오보 대응 조직 설치 등 네 항목의 개선 방안을 물었다. 조직 외 

환경 차원에서는 ①정파성 극복을 위한 자율규제 방안 ②포털 뉴스 소비 환경의 개선 방향을 물

었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언론을 포함하는 데 대한 의견도 확인했다.

4. 연구결과

1) 기자 차원의 오보 방지를 위한 방안

기자들은 오보 방지를 위해 ‘사실 확인을 충실히 하는 태도’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엄격함’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기자 역할에 대한 고민’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사 조직의 뒷받침이 안 될 경우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컸다. 

(1) 충실한 기사작성 노력

한국언론진흥재단(2019)의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자들은 오보의 원인을 기자의 태도에

서 찾으며 책임을 통감했다. 기자 스스로 자신이 쓰는 기사에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았

으며, 무한 경쟁 환경 탓만 한다면 개선될 여지가 없음을 인정했다. 낮은 연차의 기자들은 많은 

온라인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조직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위축돼 있었고, 연차가 높은 기자는 

보도 가치를 고민하고 후속 취재가 필요한 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자들은 1인 미디어 채널과 공인의 소셜 미디어에서 나온 발언을 확산하는 경쟁을 중단해

야 한다고 봤다. 또한 ‘보도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다수 대중이 관심을 두는 것과 동일시

하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은 소셜 미디어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보도 가치의 유무를 우

선 판단해야 하며, 그 발언에 대해 진위 파악은 물론 반대의견까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팩트 체크도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주

장까지 담아야.”(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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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의 발언을 보도함으로써) 내가 이 갈등을 확대재생산 하는 거라면, 우리 사회에 무

슨 도움이 되느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안 쓰는 게 더 중요한 시대다, 그렇게 생각하고요(하

략).”(I)

전통 미디어 환경에서는 고급 정보원에게 들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제 3자 이야기를 ‘전달’받

았을 경우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중시했다. 정보원이 아닌 소셜 미디어에서 나온 정

보를 그대로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 기자들은 사실 확인의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런 얘기를 못 쓰게 해야 해요. 직접 취재해 ~말했다, ~밝혔다, ~

들었다, 로. 이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거죠.”(A)

(2) 디지털 시대의 기자 역할 재정립

기자들은 전문직으로서 기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고 복잡한 사회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눈과 태도가 중요하

다고 보았다. 전문직으로서 기자 위상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논의 과정이나 교육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다.

“코로나의 문제만 해도 감염의 문제이기도 하고 역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일자리 문제이기도 해

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전문가와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이 더 중요해진 시대

가 아닌가. 전문성 있는 연구 결과물들을 폭넓게 취재해서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도물

로 만들어내는 거. 기자가 코디네이터로서 잘 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합니다.”(I)

“누구나 전문적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기자에게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일반 

독자들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설득력’으로 재 정의돼야 한다. 가령 제약 

산업 출입기자의 전문성은 제약 관련 정보와 그 업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회적 맥락에서 해

석하고, 이를 쉽고 흥미로운 말로 설명해 일반 독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능력이다.”(G)

2) 언론사 차원의 오보 방지를 위한 방안

기자들은 미디어 관행이나 조직의 영향으로 인해 오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온라인 매체에 맞

는 시스템 정립’, ‘기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언론윤리교육’, ‘다양한 기사 형식 도입과 평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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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마련’, 그리고 ‘오보 대응조직 설치 및 자·타율 규제 도입’ 등 조직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을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뉴스팀에 훈련받지 않은 단기 인턴을 투입하는 관행을 문제로 지적하

면서 조직 내 차별적 노동 조건을 전제로 한 ‘온라인 기사 떠맡기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1) 온라인 뉴스 소비에 맞는 시스템 정립

심층 인터뷰에서 기자들은 언론사가 실시간 속보 및 단독 등 온라인 대응을 중시하면서도, 정작 

온라인 기사는 ‘가볍게 처리’하고 있다고 보았다. 속보 경쟁에 내몰려 10분에 한 개씩 기사를 쓰

는 기자도 있었는데, 사실상 취재를 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

에서도 온라인 뉴스 전담팀에도 훈련된 기자를 투입해 기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충실한 편집 과

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기사를 제공할 때 잦은 오보를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이진우, 2015). 

“온라인 전담 기자는 들어와서 바로 일을 하는 경우라. 훈련이 안 돼 있고, 누구의 연락처도 없

으니 팩트 체킹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중략). 훈련받은 기자들을 배치해 온라인 기사를 쓰도

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M)

“오전 시간 중에 제일 많이 썼을 때가 9시부터 11시까지 12개 정도를 썼던, 거의 10분에 한 개

씩 계속 출고를 했죠. 취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사의 질을 고려하면 취재시간을 줘야하

는데.”(H)

온라인 기사 역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데스크가 엄격히 데스킹을 해야 오보를 줄일 수 있다

고 인식했다. 일부 ‘온라인’ 기사는 데스킹 없이 기자가 표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었다.

“데스크랑 부장의 역량이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걸러지는 거, 점찍고 송고를 누르

는 건 데스크잖아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스펙트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데스

크가 됐을 때 잘 걸러지는 것 같아요.(중략) 쓸지 말지 판단에 대한 지시자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K)

“데스크들이 너무 힘들다고 온라인 뉴스는 기자가 바로 표출하도록 했어요. 기사 표출 후에도 몇 

번을 수정했는데, 오보가 날까봐 걱정되고. 데스크 인력을 충원해 (온라인 기사도) 꼼꼼하게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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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킹 해야 합니다.”(G)

온라인 기사를 많이 작성해야 하는 기자의 업무 가중은 오보 위험성을 높인다. 기자들은 회

사의 온라인 대응 강화나 디지털 미디어 전략으로 인해 기자의 업무가 추가되고 있다고 호소하

며, 인력 충원 및 기자의 전문성 강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언론사가 디지털로 뭔가를 시도한다는 건 현장 기자들한테 그만큼 과부하가 걸린다는 뜻이거든

요. 디지털로 뭔가 시도할 때마다 젊은 기자한테 아이디어 내라. 신문 만드는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O)

“언론사라는 시스템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보강해야 해요.(중략) 속보가 중요하

면 인력을 충원하고, 데스킹 인력을 늘리는 등 취재 시스템도 따라가야 합니다.”(A)

(2) 지속적인 윤리의식 교육

기자들은 취재원의 명예를 엄중하게 고려하거나, 자본과 결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세 등 다

양한 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정확한 기사를 위한 기자의 노력을 중요하게 봤

다. 해당 분야의 맥락을 파악하고 있어야 본인이 들은 정보의 오류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라는 직업의 윤리를 따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공부를 해야 하는 거 같아요. 데스킹을 거치

지만 기본적으로 1차 판단, 답변을 들었을 때 뭘 쓸지 (기자가) 판단해야 하니까.”(O)

“(인사발령 받고) 다음 날부터 바로 기사를 쓰기 시작해야 되니까 몇 개월 치 기사를 다 읽어보

고, 최소한 정도의 정보는 얻어놓고,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공부를 하고 만나야죠.”(D)

그러나 기자의 윤리 교육은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출입처가 자주 바뀌는 언론사의 

관행이 지속되고 입사 이후 윤리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기자 스스로 판단하거나 

사안별 조언을 구하는 상황이었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논쟁에 휘말릴 수 있고, 그런 위험

에도 기사화해야 하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사례 분석과 연차별로 정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

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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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은 다른 출입분야, 다른 언론사 기자들과 주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필요합

니다. 사회와 동떨어지지 않는 사고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의 기회도 가져야 합니다. 언론진

흥재단, 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의 개별 언론사를 넘는 조직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마련, 

활성화해야 합니다.”(G) 

온라인 뉴스를 전담하는 부서의 인턴들은 최소한의 윤리 교육도 받지 않은 채 현실에 투입

되는 심각한 현실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인턴 시절 배치를 받자마자 기사를 작성했어요. ‘하우 투(How To)’ 정도의 (기사작성에 관한) 

피드백이지 윤리 교육은 없었습니다.”(O)

“수습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언론사가 취재원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낮추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요.”(E) 

(3) 다양한 기사 형식 도입과 평가 체제 마련

최근 지나치게 남발되는 단독은 클릭 경쟁의 결과다. 기자들은 단독이 남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사 차원에서 다양한 형식의 기사로 기자를 평가하고, 기자들이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 완성

도 높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종이 무의미한 ‘단독’ 기사로 풀이되는데, 다양성을 인정하는 언론 환경이 조성된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기획, 분석, 칼럼 등 다양한 기준으로 기자의 역량을 평가해야.”(E)

“(기획팀 3년 차인데) 타사보다 기획 기사를 많이 내보내는 편이어서. 그런 걸로 차별화해서 신

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내에서도 많이 나와요.”(M)

  온라인 매체지만 원칙을 지켜 성공한 사례도 있다. 인터넷 경제지인 B사는 1일 기사를 

한 건도 쓰지 않는 경우도 허용했다. 질로 승부하는 원칙을 차별성으로 내건 이 매체는 출발 8년 

만에 포털의 CP사가 됐다. 

“(B사는 기존 매체들이) 온라인에서 뉴스를 보내는, 서비스하는 방식과 달리 했습니다. 속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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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완성된, 검증된, 절제된. 8년을 버틴 끝에 매스 시장에서 정확히 똑같은 위치(포털 CP 제

휴)에 왔죠.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우리 내용으로 버텨보자’는 게 된 거잖아요.”(A)  

(4) 오보 대응조직 설치 및 자·타율 규제 도입

기자들은 오보 판단 과정부터 언론사 외부 여론 수렴까지 포함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했

으며, 이를 위해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팩트 체크 부서라든가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사만큼은 팩트 체크를 철저

하게 할 수 있게. 사후로는 오보가 왜 발생했고 또 오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를 논의

해야 해요). 법률적으로 판단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독자나 교수 등 다양하게 구성해서 

점검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E)

“외부 인사로 이루어진, 오보에 대해 체크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J)

기자들은 오보가 발생했을 때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락한 언

론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사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보를 빈번히 내는 기

자에 대한 내부 징계(재교육 등), 오보의 크기만큼의 정정 보도, 온라인 기사의 오보 대응 강화, 

독자의 오보 평가 참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포털 뉴스 평가 

불이익 및 정부 광고 제한 등 외부의 강제 조치 필요성이 나왔다.

“온라인에도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게재하는 방법은 굉장히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정정 보도가 걸려있으면 눌러볼 거 같아요.”(F)

“형식적인 정정 보도에 그칠 게 아니라 독자들이 참여하는 조직 또는 기구에서 정기적으로 오보 

현황 등을 공표하는 방식이 필요해요. 네이버, 카카오 뉴스 평가나 정부 광고 배정 등에서 불이

익을 주는 방안도 강구해야(중략). 기본적인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오보의 경우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하고, 처벌에만 그칠 게 아니라 기자윤리 등 재교육으로 이뤄져야 해요.”(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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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미디어 환경 차원의 오보 방지 방안

매체 간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기자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언론사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사실 

확인과 보도 가치를 고려하는 일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기자들은 언론사가 지

향하는 정파성을 견제할 수 있는 자율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용자에 대한 뉴스 노출을 독점하는 

포털이 ‘언론윤리를 염두에 둔 뉴스 유통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심각해지는 오

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언론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 정파성 극복을 위한 자율규제 마련

시민사회의 정파적 양극화 과정이 뉴스 미디어에 의해 매개되면서 해석을 둘러싼 주관적 오보 논

란이 심각해진다(이정훈·이상기, 2016). 낮은 연차의 기자들은 선배들이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

로 특정 입장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객관적으로 보도해 독자들이 판단하

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미 보도된 기사도 조직 내 토론할 수 있어야 하며, 기사의 쏠림을 막기 

위해 내부에 감시와 소통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양한 연차/성별/집단 구성원이 모여 어떤 가치를, 왜 추구해야 하는지, 그 가치를 토대로 사

안을 어떻게 판단할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해요. 선후배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계속 마련돼야 하고요, 나간 기사 피드백도 주기적으로 마련돼야.”(O)

언론사는 광고수익에 영향을 주는 기업과의 관계가 중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기자들은 

광고주로부터 독립해 기사를 작성하는 일은 편향성을 넘어 오보 방지에 중요한 조건이라고 봤다. 

기사를 수정하더라도 사전에 기자의 동의를 받거나 별도 기구를 만들어 평가하는 등 수정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압력으로 기사를 빼거나 할 때) 견제 기구로 기자 한 명을 위원장으로 지정해서 국장한

테서 보고를 받으면. 어쩔 수 없어서 고치지만, 그래도 기자한테 연락하도록 하니까 약간 망설

임이 있다고 봐요. 허들이 생겨서. 감시기구가 있는 게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F)

문제는 언론사가 스스로 이 같은 자율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기자협회, 한국

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에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어느 정도 노력하는

지, 이를 미디어 평가에 반영해 수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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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내 기사수정준칙이 있는지, 기사수정준칙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 있는지, 그 조직이 잘 

운영되는지를 살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협회 차원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 

자료를 포털 제휴평가위원회 평가에 반영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B) 

(2) 포털의 뉴스 게재 방식 변화 필요

기자들은 ‘어이없는 단독’ 기사가 남발되는 이유가 포털이 단독 기사를 상위에 배치하는 알고리듬

을 적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속보 경쟁을 부추기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기사를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변경해야 한다고 봤다. 나아가 포털이 CP에 제공하는 광고 수

익의 배분 기준을 바꾸는 안을 제안했다. 속보, 단독, 클릭 기준의 뉴스 유통을 멈추고, 좋은 기

사를 생산하는 언론사에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CP사는 자연스럽게 구독률,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에 매몰되는 분위기일 수밖에 없다. 광

고수익 쉐어 기준에 언론사 전체 기사 중 비(非)어뷰징 기사 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취재 중심의 언론사가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

다.”(B) 

이용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도 포털 구조의 뉴스 소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

안으로 제시했다. 포털 뉴스 소비 환경에서 인공지능(AI) 추천과 큐레이션 서비스의 의미를 이

용자들이 알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AI가 추천하고, 또 큐레이션 하니까. 미디어 리터러시가 진짜 중요하죠. 모든 사람에게 비판적

인 시각을 키워주면 좋은데...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L)

(3)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제의 언론 적용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언론을 포함하는 문제는 오보를 만든 기자와 소속 언론사에  사후 

책임을 법으로 강화하는 조치다. 기자들은 언론 불신, 실효성 없는 명예훼손 제도, 정치적 성향

의 양극화 등이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언론사를 자기 검열하

게 만들며 정권에 길들이는 기제로 작동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란 부정

적 견해와 함께 손해배상이 기명 기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면 일선 기자들의 취재를 위축시킬 것이

라는 우려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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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제 아래 언론사를 포함시키면 분명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정

당한 비판까지 자기 검열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대표적 부작용이 될 겁니다. ‘김영란법’을 만들 

땐 언론사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더니 상법에서는 일반 기업으로 규정하는 건 모순적이라는 생각

도 듭니다. 현재도 명예훼손 소송이나 언중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기자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해, 배상제도 개정은 언론 조직 전체가 아니라 기자 개인의 희생

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N)

“언론의 순기능을 감안하면 진실을 추구하려는 언론사의 입장에선 상당히 위축을 줄 수밖에 없

는 법률입니다. 절충안이 필요할 듯.”(B) 

반대로 개인이 피해를 봤을 경우, 언론에 의한 명백한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강화돼야 한다

는 인식도 있었다. 오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만큼 사후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오보를 줄이기 위한 언론사의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언론에 의한 피해가 명백히 판명됐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벌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후 책

임뿐 아니라 ‘아니면 말고’ 식인 일부 언론의 행태에 제동을 거는 예방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언론의 신뢰가 높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I)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언론 불신의 시작점인 오보를 줄이기 위해 기자 개인, 미디어 관행 및 조직, 그리고 조

직 외적 환경 수준에서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을 현장 기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접어들어 기자 업무가 전통 언론만 있었던 시대와 달라졌다는 점에서 미디

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상호 경계는 더 모호해졌다. 이에 슈메이커와 리즈가 제안한 

위계모형을 기자 개인, 관행 및 조직, 조직 외 환경의 3 층위로 변형하여 대안을 모색했다. 심층 

인터뷰는 종합지, 경제지, 인터넷전문지, 방송, 뉴스통신사 등 다양한 매체 소속의 기자들을 대

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자 차원에서는 보도 가치가 없는 정보를 쓰지 않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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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기사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저널리즘의 기본이자 

원론적인 주장으로 다수의 선행 연구(김영욱 외, 2007; 김세은, 2006)에서 도출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낮은 연차의 기자, 특히 온라인 뉴스 전담 기자들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니

라는 점이다. 소셜 미디어의 정보를 뉴스화 하는 일이 일반화되면서 기자 개인이 기사 가치를 판

단하며 의견을 개진하기란 어렵다. 더군다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소셜 미디어에서 즉

각 확인되는 시대다. 임금 노동자로 전락한 기자들의 위상을 회복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

는 기자 역할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는 연구결과(박진우·송현주, 2012)가 재확인되었다.  

미디어 관행과 조직 수준에서 대안은 네 가지로 요약됐다. 우선 온라인 기사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단기 인턴들로 하여금 ‘취재 없는 기사’를 작성하게 하는 온라인 뉴

스 생산 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봤다. 전통 언론사마저 의제 선정과 기사 작성에서 일반 기자와 

온라인 전문 기자의 역할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연구결과(홍주현·최선영, 2017)가 본 연구에서

도 확인되었으며, 심지어 온라인 기사는 데스크 확인 없이 기자가 직접 송출하는 실정이다. 두 

번째는 기획 및 칼럼 등 다양한 기사를 쓰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평가방식 도입이다. 온라인 

클릭과 단독 중심의 평가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게시판 베껴쓰기’, ‘타 매체 확인 없이 받아쓰

기’는 영영 사라질 수 없다. 세 번째는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조직 차원의 교육 강화다. 이는  디

지털 환경에 맞는 언론윤리가 필요하다는 선행 연구(김균·이정훈, 2014; 김세은 외, 2018; 유

홍식, 2003)에서 강조된 바와 유사한 결과이다. 하지만 기자들이 인식하는 오보의 심각성이나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고려할 때 기자들의 윤리의식 강화는 실천적 윤리 형태로 근원적으로 고민

돼야 한다. 네 번째로 오보를 최소화하는 팩트 체크 팀이나 오보 발생 이후 대응을 결정하는 사

내 조직의 필요성과 오보의 횟수나 정도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하거나, 의무 교육을 강제하는 강

도 높은 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자들은 언론의 사회적 책무성을 사회 공동체의 

중대 과제로 인식하고 기자협회 차원에서 함께 대안을 만들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오보 감시기

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오보가 발생할 경우 포털 및 정부 광고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

는 방안도 제기했다. 이는 정정 코너를 운영하고 독자의 피드백을 받자는 안(Bardoel & 

d'Haenens, 2004)보다 강화된 것으로 언론사 조직 내에서 언론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김세은, 2005)이 여전히 유효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오보 방지를 위해 기자들은 조직 내부에 감시 기구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포털 뉴스 

유통 구조에서 벌어지는 소모적 경쟁을 막기 위해 포털의 광고수익 분배 기준 개선을 제기했다. 

의미 없는 단독이나 어뷰징 건수를 평가에서 제외함으로써 저널리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언론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올바른 뉴스 유통을 위한 포털의 책무성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AI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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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뉴스 등의 구조적 문제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제

안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면 자기검열 기제로 작용해 언론자유를 훼손한다

는 비판 의견이 다수지만, 이 제도가 오보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

다. 이는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선행 연구 결과(심훈·김세은, 

2020; 이정구, 2020)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 몇 가지 함의를 찾을 수 있었다. 우선 기자들은 미디어 관행과 

외적 환경 모두 취재 과정과 기사작성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특히 수익을 극대화하는 언론

사의 경영 방식이 오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했다. 이는 전문직으로서 기자 위상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언론사가 온라인 기사 작성을 무한대로 늘리는 이유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 특성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오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취재 및 기사 

작성에 관해 충분히 교육받은 기자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기본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언

론사는 공채 기자와 비정규직 인턴을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단기 인턴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

하지 않고 취재 없는 기사를 강요한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상업화된 언론의 민낯이다. 이런 

관행이 계속된다면 전문직으로서 기자들의 사회적 책임감은 약화되고 수용자들의 기자에 대한 

신뢰는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기자의 고용이 고착화된 언론 환경의 심각성이다. 같은 조직 안에 신문

에 실리는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와 온라인 기사를 전담하는 기자간의 위계가 불러온 구조적 문제

가 심화되고 있다. 환경 감시를 통해 가치 있는 정보를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해야 하는 책무를 

모든 기자들이 동일하게 인식하고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용자

들은 온라인으로 기사를 접한다. 하지만 정작 미디어는 신문 기사와 온라인 기사를 차별하고 기

자들의 역할도 다르게 요구한다. 기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지속된다면 언론사가  사회 구성원

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보의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기자들은 스스로 오보에 대한 강화된 사후 제재

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오보를 감시하는 외부 기구를 설립하거나 포털 광고나 정부 광

고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언론사가 오보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자구 노력을 취할 것이라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강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언론사의 자율규

제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에서라도 언론 윤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

함으로써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기자들의 의지이기도 하다. 오보가 끊임없이 발생함에도 언

론사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엄격하게 자율 규제하지 않는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제도

적 규제 위험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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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매체 특성에 따라 기사화되는 프로세스가 차별화된

다는 전제로 기자를 선정하고자 했으나, 1인 유튜버나 속보 경쟁을 심하게 하는 인터넷 전문 매체 

기자들을 포함하지 못했다. 기사 건수와 클릭률 등이 보수의 구체적 기준이 되는 인터넷 전문 매

체가 다수인데, 소속 매체 기자의 노동 환경을 더 구체적으로 담지 못했다. 두 번째 기성 언론사 

내 차별화된 노동 문제와 취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만들어지는 온라인 뉴스 시스템 문제에 

대한 자율 규제안을 심도 있는 대안으로 구체화하지 못했다. 기자들이 언론사에 고용된 노동자로 

전락했다는 현실 인식을 토대로 상업화된 언론사의 경영 방식이나 사기업 소유 구조에서 저널리

즘이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소셜 미디어나 1인 유튜브 등에서 발생한 허

위정보가 기성 언론을 통해 어떻게 확산, 증폭되는지 과정 역시 후속 연구 과제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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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보 문제에 대한 기자 인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신혜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본 연구는 슈메이크와 리즈의 위계모형을 토대로 기자들이 생각하는 오보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대안을 

도출하고자 일간 신문사, 방송사, 뉴스통신사에 근무하는 현장 기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 

연구결과, 기자들은 조직 요인이 오보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온라인 뉴스가 주로 소비되

는 환경인데도 오프라인 중심의 뉴스 제작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며, 단독, 속보 경쟁을 가속하기 때문에 

오보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세부 대안으로 기자 차원에서는 충실한 기사 작성 노력과 디지털 시대의 

기자 역할 재정립 등을 제시했다. 미디어 관행과 언론사 차원에서는 온라인 뉴스소비 시스템 강화, 지속적

인 윤리 교육 강화, 다양한 기사 형식과 평가 체제 도입, 그리고 오보 대응 조직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

다. 조직 외적 환경에서는 정파성 극복을 위한 자율규제 마련과 포털 뉴스 소비 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

다.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제에 언론사를 포함하는 것은 찬반이 엇갈렸으나, 언론사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

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오보는 언론불신의 시작이다. 언론사가 오보의 심각성을 깨닫고, 디지털 미디어 시

대에 맞는 조직 운영과 기자들의 윤리의식 복원에 나서야 추락한 언론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오보, 팩트 체크, 정정 보도, 자율규제, 언론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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